
키르기스 의회, 민영화 프로그램 2012~2014 승인
■ 2012년 4월 26일, 키르기스 의회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

정부가 제출한‘국가 자산 민영화 프로그램 2012~2014’를 승인함.

- 이번 국가 자산 민영화의 대상은 19개 국영기업 지분과 41개의 기타 국영자산이며 

민영화는 공개 입찰을 통한 지분 매각, 국영기업이나 자산에 대한 경영권 임대 등을 

통해 이루어지게 됨.

◦ 민영화 대상이었으나 제외된 자산들이 있는데 이는 소유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

되지 않아 소송 중에 있기 때문임. 향후 국가 자산 민영화의 대상은 정부와 의회의 

협의 하에 추가될 것으로 보임.

- 이번 민영화 목록에 포함된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는 키르기스 최대 이동통신사인 

Alfa telecom, 키르기스 국영항공사인 Kyrgyz airline 등이 있으며 관심을 끌었던 

Chakan 수력발전사, 국영통신사인 Kyrgyztelecom 등은 목록에서 제외됨.

◦ Chakan 수력발전사는 전 대통령 바키예프의 차남 소유였으며 2011년 현재, 소유권 

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. 키르기스 정부는 계속해서 이 업체를 민영화시킬 

계획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.

■ 2010년 혁명 이후, 키르기스 임시 정부는 전 정권에서 민영화한 기업을 국유화하고 

이를 다시 민영화하는 작업을 해왔으나 정권의 정통성 결여로 민영화 추진의 동력이 

부족했음. 2011년 말,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기점으로 민영화 추진이 재개됨.

- 2010년 혁명 이후, 키르기스 임시 정부는 전임 대통령인 바키예프나 바키예프 일가, 

추종 세력이 국가자산을 민영화하여 소유한 기업이나 자산 중 총 47개를 국유화한 

바 있음. 

- 2011년, 키르기스 임시 정부는 국유화한 자산 중 22개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

국영자산의 높은 가격과 미해결된 소유권 문제 외에도 임시 정부의 정통성 결여로 

총 5개의 자산만이 민영화되는 등 민영화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음.

- 그러나 2011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전 정권 지지세력이 

제외된 새로운 연정 구성으로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서 민영화 추진의 확실한 동력을 

얻게 됨.



표 1. 키르기스 연정 구성의 변화

정당(당별 의석수) 정당 성향 임시정부 시기 연정 현재 연정
아타 주르트(28) 전 정권 지지 연정 야당
사회민주당(26) 혁명 주도 연정 연정
아르 나뮈스(25) 전 정권 반대 야당 연정
레스푸블리카(23) 혁명 참여 연정 연정
아타 메켄(18) 혁명 참여 야당 연정

■ 키르기스 정부는 국가 자산 민영화 프로그램의 목적이 해외투자 유치와 국가 재정 

건전화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

해외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- 키르기스는 2010년, 혁명으로 정국이 불안해 지며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된 바 있으나 

2011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함. 그러나 금을 제외한 자원빈국인 키르기스의 지속적인 

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해외투자 유치로 수출산업을 창출해야 함.

- 키르기스 정부는 해당 국가 자산의 민영화로 얻게 될 재정 수입을 2억 솜(약 425만 달러)으로 

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2011년 재정적자의 1.7%에 불과한 수준임. 따라서 이번 민영화는 해외

투자자 유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표 2. 키르기스 거시경제지표 2009~11년

2009년 2010년 2011년

명목 GDP(10억 달러) 4.7 4.6 5.9

실질 GDP 증가율(%) 2.9 -0.5 5.7

재정수지(백만 솜, GDP 대비 %) -2,926(-1.5) -11,707(-5.5) -12,743(-4.7)

무역수지(GDP 대비 %) -23.9 -26.0 -25.0

자료: Global Insight(2012. Feb)

- 또한 2011년 민영화 부진의 원인이었던 자산의 가격 책정 문제와 소유권 문제를 

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민영화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향후 

민영화 과정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부패 의혹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임.

◦ 2011년 민영화 당시, 대부분의 자산은 높은 가격 책정으로 민영화에 어려움을 

겪었으나 일부 자산은 매각 당시 너무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매각 이후 의혹이 

제기되기도 하였음.

◦ 야당 또한 이번 민영화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현 정권의 고위인사들이 

국가 자산을 약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.

(주진홍 전문연구원)


